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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관련 연구는 대부분 경찰 

내부의 실종 대응현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는 외부 일반사

회의 시각에서 제기하는 현행 실종 대응체계에 대한 우려 또는 비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5개년 동안 보도된 

실종 관련 기사를 질적 연구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초기대응의 비효율, 실종 대응절차별 전문성 부족, 실종 대응 

종합관리의 미흡 및 지역사회의 협력 부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실종 초기대응의 개선안으

로 실종 위험성 판단절차의 정비, 대응절차별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실종전담팀의 확충과 프로파일링 입력시스템의 개선 

및 실종자 가족 대상 업무의 설정 및 전문화, 실종 대응 종합체계의 구축방안으로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및 체계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후속 연구하고 실무의 측면에서 이를 

분석 및 검토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이 도출되어야 한다.

주제어 : 실종, 실종 위험성 평가, 실종전담팀, 실종 초기대응, 실종 컨트롤타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propose improvement of countermeasure for missing person 

cases. While current related other studies examined practice of the countermeasure from inner 

viewpoint of police authorities itself, this study focused on and analyzed concern or criticism expressed 

through mass media, outside of the authoritie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newspaper articles 

dealing with missing person issued during past 5 years with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civil community demands immediacy of coping with missing, phased expertise, 

systemicity of the countermeasure, improvement of relating policy, and active liaison with community. 

According to the needs, we proposed advancing risk assessment procedure, enlarging dedicated team 

for missing case, improving profiling-input system, adding duty for family of missing person, and 

enhancing of function of control tower. 

Key Words : Missing Persons, Missing Risk Assessment, Dedicated team for Missing, Initial Response to 

Missing, Missing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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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경찰청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정 운영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젠더 폭력 근절,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등으로 구분하고 보호

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 및 지원체계를 수립하

고 추진하는 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평가될 수 있다. 

실종대책의 강화 측면에서 보호 대상도 확대하였다. 기존

의 여성 및 아동/청소년 중심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

장하여 실종 대응 강화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

종·학대 집중추진기관을 운영하여 실종에 대한 수사지휘

체계를 강화하였고, 특히 중장기 실종에 관심을 두고 중장

기 실종 수사를 위한 조직개편 및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실종자 일제 수색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1].

이와 같은 실종 대응체계 강화라는 개선과제는 법 제

도의 개정 및 과학기술의 활용 등 여러 방향으로 확대되

어 추진되고 있다. 법제도 측면에서 지원되는 정책은 실

종아동 등의 인터넷주소와 접속기록을 영장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2]. 기존 

아동 혹은 청소년의 가출에 있어서 인터넷주소 및 접속

기록을 이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기법이 매우 효과적으

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범죄 관련성의 소명을 전제로 하

는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적시에 

실종자의 위치추적이 어려웠던 실무의 문제점을 법률 개

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또한 실종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 실종자의 외모가 변모하여 확인이 곤란했던 어려

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ICT 기술을 실종사건에 접목하기

도 한다. 현재의 얼굴을 기반으로 하여 실종과 관련된 여

러 정보 및 시간의 경과 등을 연결하여 실종자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종 수사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종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해결사건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실종 

대응정책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종자의 

범위에 대한 논의, 실종사건 전담 수사기관의 배정에 대

한 논란, 실종사건의 위험성 판단기준 및 절차의 수립 등

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실종 대응에 있어서 

사회 일반에서 어떤 우려 및 비판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

여 실종 대응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의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실종 대응에 대한 비판을 분

류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2.1 실종개념

우리의 법체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을 제정하여 실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점

진적으로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아동의 실종에 초점이 맞춰

져 있었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지적 장애인, 자폐

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제

정 취지로 “실종아동 등의 귀가가 장기화되는 경우 가정

의 해체 등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므로 아동 등의 실종으

로 인한 본인 및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제거하고, 가정해체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제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입법 당시 실종아

동을 정의하면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14세 이상 청소년의 가출 및 실종 등에는 수색 및 수사, 

개인 위치 정보 이용 등이 제한되는 법 집행적인 측면의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사회구성의 인구학적 변화로 노령

인구가 증대되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노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동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기존에 규정되어 있

던 지적 장애인 등과 치매 환자를 달리 보호할 이유가 없

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연령제한을 완화하여 법률의 

적용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였고 치매관리법상의 

치매 환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아동 및 

성인인 치매 환자·정신질환자 등에 비해 일반성인은 실

종에 있어서 효과적인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법규의 측면에서 보면, 일반성인의 실종에 대한 법률규정

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인의 실종이 대응 초기

에 ‘가출신고’로 접수 및 처리되고 따라서 수색 혹은 수사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실

종 이후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아동 등에 반해, 일반성인인 경우에는 실종 의심 단

계에서 휴대폰등을 이용한 위치추적이 제한되고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범죄피해가 의심되거나 자살의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에나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 법률 제 15608호, 2018. 4. 17., 타법개정 [시행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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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종현황

지난 5년 동안의 실종현황을 살펴보면 실종에 대한 국

민적 우려가 이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종현황을 

실종 접수건수로 보면 아동의 실종 건수는 2014년보다 

2015년이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적 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지난 5

개년 동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Table 1 참조]

children under 

18

the mentally 

handicapped

patients with 

dementia

2014 21,591 7,724 8,207

2015 19,428 8,311 9,046

2016 19,870 8,542 9,869

2017 19,956 8,525 10,308

2018 21,980 8,881 12,131

Table 1. Reports of missing person (last 5 years) 

실무에서 제시한 실종건수의 지속적 증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실종에 대한 사회일반의 감

수성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실종감수성이 증

대되었기 때문에 실종의심사례에 대한 신고가 많아지고 

따라서 접수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실종사

건으로 접수하지 않았던 사례도 실종으로 의심 혹은 인

식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접수건수가 이에 따라 급증하였

다는 것이다. 실종 접수건수 증가의 두 번째 이유는 고령

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대라 할 수 있다. “실종아동 등”

이라는 개념에 치매환자가 포함된 것과 더불어 사회일반

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구성에 있어서 노령인구

가 많아졌다는 점이 이와 같은 주장의 기본적 전제이다. 

따라서 노인 치매환자 수가 증가하고, 치매환자의 실종이 

증대되면서 실종신고접수가 증대된 것이 원인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4].

3. 실종 관련 언론기사 분석

3.1. 연구방법

3.1.1 자료 수집

이 연구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인 ‘BIGKinds’ 웹사이트를 활용하였다. 

‘BIGKinds 는 뉴스 카테고리를 자동 분류해주고 뉴스 

내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여 표준화시켜 분석이 가능한 정

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

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검색필터를 사용

하여 검색 결과의 범위를 필터링할 수 있고 검색한 뉴스

를 토대로 기사의 빈도 흐름, 관계도 분석, 연관어 분석 

등과 함께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BIGKinds’에

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7일 사이의 언론

기사를 검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우리나라에서 실종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사고일 수 있는 해상에서의 실종은 제외하고자 ‘해상’이

라는 키워드는 제외하고 검색어는 ‘실종 대응’으로 설정

하여, 제목과 본문 모두에 나타나는 범위 안에서 형태소 

분석으로 검색어 처리를 하였다.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

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

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총 11개의 중

앙지에서 검색하였다. 통합분류는 ‘사회’와 ‘지역’을 사용

하였고, ‘사회’의 하위분류로 사건_사고, 여성, 장애인, 사

회일반을, ‘지역’은 전국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였다. 사건

/사고의 분류는 범죄-성범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

매매, 음란물), 범죄-범죄일반 (폭행, 유괴/납치, 살인), 

사회-사회문제 (학대, 중독, 미성년범죄, 노예, 자살)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162개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그 중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범죄, 동물과 관련된 범죄, 

실종과 관련 없는 치안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과 중복 기

사를 제외한 언론 기사 121개를 선별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언론 기사 121개를 월별 빈도수로 살펴 본 

결과, ‘이영학 사건(2017년 10월)’과 ‘고유정 사건(2019

년 5~8월)’이 있었던 시기에 각각 37개, 36개씩 실종 대

응 관련 기사가 노출되었고, 전체의 60.3%를 차지하였다

[Fig. 1 참조].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발생

하면 이에 대한 기사가 급증하는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실종사건 대응 시 여러 문제를 보

였고 이러한 대응 문제가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으

로, 여러 언론 기사에서 실종대응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알

리게 된 계기가 되었고 실종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사

회적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3.1.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실종사건 대응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알아보

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종사건 대응이 어떻게 이루

어지고 있는지를 언론기사에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피

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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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vo 12를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분

석 범주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Colaizzi의 분석법을 사

용하였다. Colaizzi 분석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로, 

개별적인 속성보다는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적

합한 방법이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구성된 의미를 도출하

고, 구성된 의미에서 주제를 확인하여 범주화하는 방법이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첫번째 단계는 분석 범주 체계 도출 단계로, 단어와 

아이디어 중심으로 기사를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도출된 의미를 하위 요소로 범

주화하여 분류 체계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언론 기사에서 실종 대응과 관련된 아이디

어, 또는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하위 요소를 범주화하

여 분류하였다. 두번째 단계로, 도출한 범주 체계에 따라 주

요 요인 별로 빈도분석하였고, 마지막 단계로, 분석 자료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NVivo 12에서 제공하는 

Word Cloud, Tree Map, Word Tree 기능을 사용하였다. 

3.2 분석 결과 

NVivo 12의 Work Place에서 121개의 언론기사 내

용을 읽고 검토 및 분석하여 18개의 하위요소로 분류한 

후 최종 5개 요인으로 정리하였고, 최종 분석을 위한 범

주 체계를 확정하였다. 각 하위요소 별 빈도수를 정리하

면 Table 2와 같다. 

3.2.1 실종대응의 신속성

실종대응의 신속성에 있어 가장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부분이 ‘초동수사 미흡’과 ‘부실수사’로 나타났다. 총체적 

부실수사 및 부진한 초동수사와 관련하여 인수인계가 부

적절하거나 지연된 점, 지체되거나 허위로 이루어진 보

고, 그리고 실종신고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보도되었

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

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하위요소에 대한 주요 기사 내용

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유정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초동 수

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ᆢᆢ. 조사 

결과 경찰이 전 남편 강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초동조치 과정에서 범행 장소인 펜션 현장 확인 및 

주변 수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9.08.07)

• 아이의 주검이 확인된 것이 인천 11세 소녀 사건을 

계기로 한 전수조사 과정에서였다니, 그동안의 학교

와 사회의 소극적 대응이 안타깝다. (2016.01.17.)

• 이와 함께 다음날 다른 팀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

른 언급 없이 “가출 미귀가 4건이 있다”며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12.17.)

3.2.2 대응단계별 전문성

대응단계별 전문성과 관련되어 언론기사에서 가장 많

이 보고된 점은 실종대응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종사건에서의 경중

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초동대응도 미흡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종전담요원과 실종전담팀이 필요하다고 

Category Low-ranking element number

Immediacy of 

coping with 
missing

Inadequacy of initial response 138

Insufficient investigation 85

Passive response 9

Improper transfer of case 3

Late report 10

False report 8

Table 2. Categories and number of elements 

Phased 
expertise

insufficient dedicated 
organization for missing

14

insufficient expertise 70

Heavy burden of responsibility 5

Improper duties 2

Systemicity of 
coping with 
missing

Lack of manpower 12

Unsystematic investigation 43

Inefficient organization 3

Lack of proper laws 6

Lack of cooperation 19

Policy of coping 
with missing

Lack of systematic policy of 

missing
21

improper policy for missing of 
children

16

Liaison with 
community

Lack of cooperation with 
community

9

Fig. 1. Frequency of articles relating to m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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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실종전담팀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실종전담요

원이 기존의 업무까지 동시에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고 경찰 업무가 부적절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위요소에 대한 주요 기사 내

용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경찰은 2015년 실종 수사 업무를 형사과에서 여성청

소년과로 옮기면서 전담팀을 줄였다. (2017.10.13.)

• 실종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

건의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7.10.18)

•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종사건은 자칫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발생 초기 정밀한 대응이 필

수적이다”면서 “경찰을 증원하거나 경찰 업무를 재조

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9.11.14)

3.2.3 실종 대응의 체계성

실종 대응 체계성과 관련된 내용 중 실종사건을 수사

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수사체계성이 부족한 이유로는 신고 접수 시 

보고체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서 간 공조와 협력대

응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서간 공조

와 협력대응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다음으로 많이 보도되

고 있고, 이러한 체계성의 부족은 인력 부족이 한 원인일 

수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많이 보

도되었다. 실종대응을 위한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종과 관련된 법령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도 또한 나타났

다. 하위요소에 대한 주요 기사 내용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초기대응 실패의 배경에는 비효율적인 조직개편, 전

문성 부족이 있다. (2017.10.13.)

• 각 부서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사 착수 후 

4~6시간내에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속 실종

자를 찾지 못하면 2차 합동심의위 및 실종수사조정

위를 연다. (2017.10.23.)

3.2.4 실종정책

실종에 관련된 정책 개선의 요구를 살펴보면 실종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으며 특히 

아동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

도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결

석 학생들을 교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위요소에 

대한 주요 기사 내용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실종신고 접수 당시 112상황실에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임박’을 뜻하는 코드1 지령이 내려왔으나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았다”며 “신고에 대한 콜백

(회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10.17.)

• 전문가들은 아동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대처

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실종사고 발생 시 조기발견 

하지 못하면 장기 실종(48시간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

했다. ᆢᆢ'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실종에 대비해 보호

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

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다. (2016.05.25.)

3.2.5 지역사회연계 협력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실종으로 이

어질 수 있는 사건의 예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학교

와 지역사회 전체의 연계 및 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위요소에 대한 주요 기사 내용의 예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 지난달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다 탈출한 인천 초등

학생, 지난 15일 훼손된 주검으로 발견된 부천 초등

학생이 각각 2년과 4년씩 ‘원인 미상 장기결석 초등

학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돼 있었던 것

으로 확인됐다. (2016.01.17)

3.3 시각화 결과

121개의 언론기사를 분석하여 도출한 실종 대응 요인

을 NVivo 12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제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Word Cloud는 실종 대

응 요인의 하위요소 중에서 4글자 이상 중 가장 많은 빈

도를 보인 단어가 가장 크고 굵게 제시된다. ‘부실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초동조치’, ‘실종사건’이라는 단어

가 하위요소에 가장 많이 포함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Fig.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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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Word Cloud Analysis Result

또한, 하위요소의 내용 전체를 Word Frequency로 

분석한 결과, ‘부실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초동조

치’가 주요 연결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 연결어로 연결

되는 내용을 보면 비슷한 맥락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 수사 과정에서, 혹은 압수수색 등의 초동조

치가 미흡하여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기사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용을 요약할 수 있

겠다. 어구를 중심으로 Word Tree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Fig. 3-5 참조].

Fig. 3. Word Tree Analysis Result 1

Fig. 4. Word Tree Analysis Result 2

Fig. 5. Word Tree Analysis Result 3

4. 실종대응 개선방안

4.1 초기대응의 효율성 확보 

지난 2017년 10월 발생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실종사

건에서 경찰은 초동대응이 실패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단순가출로 판단하여 수사로 신속

하게 전환하지 못하였다. 가출할 이유가 없고 성향도 그

렇지 않다는 부모의 주장에도 단순가출로 판단했고 이로 

인해 신고접수 이틀 후에 살해된 채로 발견된 것이다. 범

죄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초동수사 연구에서도 여러 문제

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는데 그 중 피해의 

확산을 빨리 차단하도록 할 수 있는 뛰어난 판단력과 신

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고접수와 처리방법

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6].

실종아동 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 경찰공무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주변을 수색하

는 등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이르러서야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여 그 유무에 

따라 범죄수사를 개시하거나 단순 실종아동 추적을 시작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위험군 분류는 4가지 유형으로 차등 분류되어 

있다. 고위험군, 중위험군 및 저위험군으로 분류되고, 다

시 고위험군이 2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첫째는 

「Code 0」로 불리는 고위험군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

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실종자를 의미한다. 이 경

우에는 경찰의 총력대응이 필요한 유형이다. 또 다른 고

위험군은 코드명 「Code 1-A」이며 18세 미만 아동 및 

성인여성이 실종자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여성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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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형사팀 및 지역경찰이 대응하게 된다. 중위험군

과 저위험군은 각각 1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장애

인과 치매환자가 실종된 경우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Code 1-B」는 중위험군이며 「Code 1-A」와 동일한 경

찰의 대응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성인남성이 실종자인 

경우 저위험군(코드명:Code 1-C)으로 분류된다.

현행의 위험성 판단절차를 통해서는 실종자의 위험성

을 감안한 수사인력 및 자원의 배분 등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쉽지 않다.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실종자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없이 수색이 이루어지거나 아무런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실종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경찰력과 자원의 배분에 의해 이루어지

거나, 객관적 위험성의 평가 없이 현장 경찰관의 감에 기

대어 경찰력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7].

이와 같은 문제는 실종사건의 위험성 평가 절차에 존

재하는 문제 때문이다. 위험성 평가가 신고접수의 단계와 

같은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종수색을 진행하

였으나 진전이 없는 경우, 즉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

우에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후순위의 

범죄관련성 판단을 통하여 범죄수사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기 실

종신고의 접수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실종의 등급이 결정

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 경찰력을 투입하여 실종

에 대응하고, 이후 추가되는 정보 등에 의해 등급이 변경

되어 적절한 경찰력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실종대응체계

라면 좀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금니 아빠 사건 당시 실종대응체계에 대한 

비판과 염려가 대중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것이다[8].

이와 같이 실종자의 위험도 판단은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성인남성의 실종을 포함한 실종신고 전체

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항목을 통한 효율적·객관적 위험

도 판단이 미흡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종담당 경찰관의 

감에 의한 위험도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경찰대

응 정도가 결정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 요소를 기반으로 한 위험도 판단을 

통해 단순가출과 실종의 구별 정확도를 제고하여 경찰역

량의 허비를 감소하고, 위험도 판단의 시기를 앞당겨 초

동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9,10]. 이를 위해서

는 보다 구체적인 위험도 판단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위험도 판단의 각 지표는 동일한 비중으로 취급되지 않

고 각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활용되는 시스템

을 구축하여야 한다.

4.2 실종대응 절차별 전문성 확보

4.2.1 실종대응 전담인력의 확충

실종사건이 주된 대상 사건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건

의 해결에 중요성이 밀려 실종사건처리의 우선순위가 하

위로 형성되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

응이 어렵다. 지난 어금니 아빠 사건을 계기로 실종전담

팀을 구성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노력이 있었으나, 실제 

전담팀의 구성 비율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2019년 

11월 현재 서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31개 경찰서 중 실

종전담팀이 있는 곳은 15개 경찰서에 불과하다. 실종전

담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관이 96명이다. 실종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찰서에는 실종전담요원이 지정된

다. 실종전담요원은 총 86명으로 대부분 여성청소년팀 

소속이기 때문에 부서의 고유 업무인 성폭력·가정폭력·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한 대응을 병행한다. 실제

로는 부서의 업무를 우선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효과적 실종대응이 어렵고 실종사건처리에 대한 전

문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1].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위험도의 판단부터 수색과 수사

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에 걸쳐 대응의 전문화가 요구

된다. 위험도의 판단 및 효율적 대응전략의 수립을 위한 

정보입력 및 분석절차, 실종사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확보하는 전담팀의 구성, 실종자 가족

과의 상담을 통한 실종 수색 및 수색에 대한 효율적 대처

와 상습 혹은 재실종을 예방하는 실종자 대상 교육 및 상

담 인력과 조직 등을 통해 실종대응의 수준을 높이는 전

략이 필요하다[12]. 

4.2.2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프로세스 개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적절한 시

기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한다. 그러나 담당관이 정확하

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입력할 것이라고 단순히 기대만 

하는 시스템에서는 정확한 정보의 적시 활용이 어렵다.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서 실종사건 접수 초기에 정확한 입력이 필요한 정보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력을 의무화하는 프로세스의 구축

이 요구된다. 

4.2.3 실종 가족 협력업무 설정 및 전문화

실종업무는 단순한 사건의 처리가 아닌 실종자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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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

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한 것에 비해 실종담당관의 개별

적 노력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실종자 가족은 

실종으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 죄책감 및 

불안감 등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이는 가족해체의 

위험으로 이어진다[13,14]. 또한 보호자들은 가족의 실종

상태가 길어질수록 정신적 또는 신체적 소모가 커지고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쌓여간다.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과도한 민원 및 간섭 

등으로 인해 실종처리 업무가 부정적 영향을 받아 도리

어 실종자 발견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껴지면 가족 등의 원성 또는 민원이 상당

히 커지고 이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면 사건처리

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또 다시 원성 또는 민원 등이 제

기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15]. 또한 현행은 

이와 같은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다. 실종을 담당하

는 인력이 실종처리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기 

전에 부서이동을 하게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실종자 가

족과의 관계를 통한 지원 및 필요정보의 입수 등을 기대

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다. 수색이나 수사에 대한 

효율적 대응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에 대한 신뢰성 있

는 대응을 위해서는 전담팀 내에 실종자 가족과의 상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4.3 실종대응 체계 개선

4.3.1 컨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실종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교통인프라 등을 통한 실종

자의 이동범위가 광역화되어 관할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실종 발생

지 및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관할이 명확하지 않아 관

할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거나, 관할의 다툼으로 인

해 범죄의 징후 등 고위험의 요소가 발견됨에도 불구하

고 신속한 합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워 효율적 대

응이 어렵다. 실종자의 이동범위가 광역화됨에 따라 경찰

내부 부서 간의 신속한 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실종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면 외

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가 수립되어 경찰 

내부의 정보 이외에 여러 경로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실종자 수색 등의 업무에도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부적 조정 및 

외부와의 협력을 위해 컨트롤타워가 관장해야할 업무로

는 ➀무연고 변사자와 신고접수된 실종자의 교차확인, 

➁실종관련 협력기관과의 합동업무, ➂법의학 조사대상 

증거물의 효과적인 확보와 유지를 위한 절차적 지원, ➃

의심스러운 사망사고, 사체 없는 살인사건, 장기미제사건 

등에 대한 전략적 조언 및 지원, ➄실종관련 전문가로부

터 자문 수집, ➅실종수사 우수사례의 수집 공유 및 확

산, ➆외부 공공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수립 등을 들 수 

있다[16].

4.3.2 종합적 정보관리체계 구축

실종신고 접수자, 현장탐방 경찰관, 드론수색 운영 책

임관 및 수색전문가, 실종 처리조정관, 실종상담부서 등 

경찰기관 여러 측면에서 정보가 입력되고 시스템 내에 

축적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파일링 시

스템 내에  실종대응을 단계별로 손쉽게, 그리고 즉각적

으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정 정

보는 입력을 의무화하여 기본적인 정보의 축적을 강제하

고, 계속되는 실종처리업무로 인해 추후에 입수되는 정보

가 추가적으로 입력되고 연관정보와 연결되고 종합적으

로 분석되어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 실종대응이 가능하

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입력은 손쉽고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모바일 등의 기기를 이용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입력과 마찬가지로 입력

된 정보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시스템도 휴대성을 극대화

하여 실종처리업무자의 신속한 접근분석을 통한 과학적 

수색 및 수사의 초동대응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17]

4.4 실종대응 외부협력 확대

실종자와 관련하여 각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여 실종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 및 

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 등의 거주지 및 생활정

보는 거주하는 구청 혹은 주민센터와 파출소에 연계되어

야 한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 예컨대 건강상태, 치

매 및 정신장애 정도, 의약품 복용 등의 정보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공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파출소 및 실종담당경찰이 이

를 확인하고 실종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활

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색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

이 된다.

수색 활동의 측면에서도 민간협력을 위한 법제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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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필요하다. 실종수사는 경찰의 몫이지만, 수색은 경

찰 자체 인력만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한정된 경찰력만을 

가지고는 실종사건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외부에서도 필요한 자원을 지원

받아 보다 광범위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수

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한된 수색인력을 보충하는 방

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드론운용 경찰인력의 부

족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민간의 드론운용 전문가와의 협

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18]. 또한 실종처리와 관련

하여 일정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민간조사원의 역할

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경찰의 실종처리

업무와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가 마련된

다면 실종자의 위치추적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론

실종은 그 자체로도 매우 심각한 사안이지만, 다른 끔

찍한 범죄의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

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 일반의 

관심과 우려, 때로는 비판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

도 여기에 있다. 실종사건이 끔직한 범죄로 이어진 경우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매체들이 이

를 매우 심도있게 다루는 것이다. 경찰청을 비롯하여 여

러 방면에서 법제도를 정비하고 실무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언론

을 통한 사회적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 실종사건에 대한 사회의 우려는 초기대응의 

부실, 대응의 전문성 및 체계성 부족, 정책의 미흡 및 지

역사회와의 협력 부족 등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초기대응의 효율성을 확보하

기 위해 위험성 판단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을 위

한 정보의 세분화를 통해 위험성 판단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담당관이 작성하는 체크리스트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정보를 통한 객관

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를 통해 확보된 정확성을 전제로 판단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시기를 신고접수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으로 조정해야 

한다. 두번째로 실종대응절차에 맞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담팀을 확대 구성하는 것과, 프로파일링 

입력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실종자 가족의 지원 

및 보호와 실종수사 협력을 위해 실종자 가족 대상의 업

무를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인력을 전문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확충해야 한

다. 실종은 지역을 기반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

해 실종자의 예상경로를 추정하고 수색 및 수사의 방향

과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컨트롤타워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이다. 하나의 실종

사건에 입수한 정보가 해당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도

움이 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실종에 관련된 정보의 체

계적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종합적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컨트롤

타워가 수행해야 한다. 또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실종사건 

담당기관의 업무조정을 담당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체

계 구축과 합동업무 수행 등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진행한다면 실종사건의 해결에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언론기사를 바탕으로 질적방법을 활용하여 

실종대응에 대해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연구방법에 대한 

한계점은 존재하지만, 실종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

구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종에 대한 여러 연구

가 축적되어왔고 진행될 것이다. 실무에서도 운영상의 문

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다만, 실종을 담

당하고 있는 경찰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 일반사회 및 

언론의 우려와 이를 바탕으로 현행 실종사건 운영의 개

선안을 제시한 본 연구가 실종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실

무의 운영방향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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